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적정가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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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부감법」에서 적정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설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적정가격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보상평가와 일반평가의 평가기준 등의 차이(당해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 미실현된 투자가치 미반영 등)를 고려하여 볼 때 단순한 호가가 아닌 보상액으로서 

‘적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감법」과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


